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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(WEF·다보스

포럼) 연설을 통해 2차 세계대전과 그 이후 국제질서에 있어 유럽 동맹국들의 기여를 폄훼

하는 한편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국가는 미국뿐이라고 주장

했다. 1월 말 열린 기업가 사교모임 연설에서는 캐나다, 그린란드,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새

로운 주(州)로 편입하기 원한다는 농담까지 나왔다. 이미 1기 행정부 때부터 ‘동맹국들이 미

국을 벗겨 먹고 있다(ripping off)’는 표현을 자주 써온 그의 이러한 어법은 과연 “미국과의 

동맹을 신뢰할 수 있고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가”라는 회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. 

 

이러한 가운데 유럽 동맹국들은 ‘유럽군(European Solidarity Force)’ 창설 논의를 활성화하

고 있고, 국내적으로도 한·미동맹에만 몰입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

오고 있다. 부정적 측면에만 집중해서 보면 트럼프 행정부 대내외 정책의 난맥상은 더 가중

될 것이고, 미국의 쇠락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며, 동맹 네트워크에 대한 미국의 신망은 회

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. 그러나 이런 논리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국의 

동맹 네트워크가 생겨날 당시의 위협, 즉 국제질서를 뒤흔들려는 권위주의·전체주의 세력

들의 위협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면서 그런 위협과 타협하거나 

편승하는 것이 실용적이라는 사고를 담고 있다는 점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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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90년대 이후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딜레마는 보호해야 할 국제질서에 비해 미국의 군사

력은 제한돼 있다는 사실이었고, 이 문제는 동맹국들의 부담 분담(burden-sharing) 없이는 

해결할 수 없었다.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들에 대한 격한 비판은 일부 편견이 담겨 있기는 

하지만 모스크바의 위협을 경계하면서도 러시아산 가스 공급에 의존하던 모순적 행동, 중

국 등 새로운 도전 세력에 대한 양다리 걸치기식 태도, 자체 군사력 증강에는 소극적이면서 

미국의 기여만을 강조하는 무임승차 심리 등에 대한 미국의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. 바이든 

시대에 제기된 ‘격자무늬 동맹(Lattice-like alliance)’이나 ‘민주주의연대’ 개념 역시 어법은 

점잖았지만 국제질서를 지키는 것이 미국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, 그 질서의 수혜자인 동맹

국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었다. 

 

지역 및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분업 체계는 1990년대부터 미국이 동맹국들에 바랐던 것이

고, 어떤 동맹국이 가장 잘 부응할 수 있는가에 따라 미국의 안보 공약이 차등화되는 시대

가 이미 전개되고 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들을 비판하면서도 “유럽 동맹국들이 

강력해지기를 원한다”는 희망을 피력했다. 유럽 역시 트럼프 어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, 

그 대응의 핵심은 동맹의 이완이나 이탈이 아니라 자체 능력 강화를 통한 북대서양조약기

구(NATO)의 전반적인 방어력 향상이었으며 ‘유럽군’ 창설 움직임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해

석될 수 있다. 

 

거칠기는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동맹의 이완이나 해체보다는 새로운 변환과 재편

으로 봐야 하고, 제대로 된 동맹국 선별하기에 가깝다. 또한 파트너들의 형평성 있는 기여

를 강조하는 정책은 향후 어떤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든 그 기본틀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. 

우리로서도 ‘자주’를 내세우며 우리 의제에만 몰입하는 것, 한반도의 외형적 평화에만 집착

해 미·북 협상에 조급성을 드러내는 것, 주변국의 압력 회피를 명분으로 기계적 균형을 추

구하는 것 등은 트럼프 어법이 그렇게나 경멸했던 또 다른 형태의 편승과 다름없다는 점을 

유념해야 한다. 

 

 

* 본 글은 2월 9일자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이며, 아산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

니다. 


